
< 주요 보도 내용 > 

  온라인 10월 22일(목), 지면 10월 23일(금) 국민일보, 「노후 농기계에 

매년 수십명 죽는데, 정부는 예산 전액 삭감」 기사에서 노후 농기계 사고로 

매년 사망자가 발생함에도,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농업인 안전에 

대해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보도에서 언급된 ‘경운기 개조 및 폐차 지원 사업’은 기존에 편성되어 

운영되던 사업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농업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한 

신규 사업으로 사업 검토 과정에서 ‘미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농업인 안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라는 비판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핵심 안전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전년 대비 

증액하거나 신규로 반영하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구조물 설치

의무 대상 확대(4종→6종), 안전벨트 경보장치 의무화 및 야간반사판 설치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안전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확대: 951억 원 ➔ 1,223억 원 (+272억 원 증액), 소규모 축사 내 

재해 안전지원: 56억 원(신규 반영),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5억 원 지속 지원

  정부는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안전 보급 사업을 통해 농기계 사고 예방과 

농업인 생명·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담당 부서 농산업혁신정책관 책임자 최민지 (044-201-1891)

첨단기자재종자과 사무관 한소자 (044-201-1840)

농기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보도시점 2026. 10. 23.(금) 배포 시 배포 2026. 10. 23.(금)

보도 설명자료


